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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Ⅱ. 돌봄의 주류화 관련 기존 문헌 검토 

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체계로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음. 참고할 만

한 중요한 사례로서 유럽의회에 제출된 ‘New Start Initiatives’(2018) 및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20 Principles’(2017) 사례, 스웨덴, 덴마크

의 사례를 소개하였음.  

- 유럽연합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남녀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평등과 동

등한 대우를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휴가휴직과 유연근무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임을 보여주

고 있음. 또한 사회권의 보장 차원에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은 노

동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근로조건과 분리되어 논의되지 않으며, 

하나의 사회권 틀 내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음.  

- 북구국가들의 사례들은 돌봄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

라 누가 돌볼것인가의 문제, 성평등과 직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줌. 한국

사회에서 돌봄이 누군가에게 맡겨져야 하는 것의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

면, 이와 더불어 돌볼 수 있는 권리, 일하면서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의 

차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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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기본계획 해외사례 

‘돌보는 국가 Caring state’(Leira, 2006; 2002; 1994), ‘돌봄의 정치 Care 

politics’(Williams, 2010; Michel & Mahon, 2002; Ellingsæter & Leira, 2006; 

Kamerman & Moss, 2009; Melby, Ravn & Wettberg, 2009), 즉 다시 말해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에 대한 담론은 이미 서구 유럽 국가들 안에서 상당

히 활발한 논의를 가져 오고 있다. 상대적으로 복지 정책이 발달된 북유럽

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의 경우 현금급여를 통한 지원은 물론 사회서비스

를 통한 보편주의 원칙을 통해 돌봄 국가로서의 전형적인 ‘노르딕 복지 모

델’을 지향하고 있다. 어린 부양 자녀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노동자들이 사

용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시간과 육아휴직제도는 이미 보편적인 사회정책 

담론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Kaufmann, 2002; ThévenOn, 2011; Leira, 

1994; Lewis, 2006; Anttone et al, 2012; European Union, 2014; d’Addio 

and d’Ercole, 2005).  

그렇다면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접근은 왜 중요하게 논의 되어야 하는가? 

이는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담론이 유럽연합(European Union, UN)을 중심

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어떻게 공유되고 있는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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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돌봄 중심의 사회 구축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먼저 노동시장에 대

한 남녀의 동일한 기회와 접근성 보장에 대한 성평등 관점에서 논의가 시

작된다(Thévenon, 2013). Eurostat가 2010년에 발표한 20-64세 연령 인

구의 성별에 따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모 역할에 있어서 남녀 간의 

분명한 젠더 역할이 나뉘어 있음을 보여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녀가 

있고 없음에 따라 고용률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urostat, 2010; European Union, 2014에서 재인용). 한편 유럽 국가 내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들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11.6% 낮고, 고용 형

태를 보면 31.5%의 여성들이 파트타임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남성들의 

경우 파트타임에 종사하는 비율이 8.2%에 남짓하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

우 전체 남성의 71.2%가 여전히 풀타임에 종사하고 있는 반면 여성은 50%

에 그치고 있다. 결국 전체 풀타임 고용에 있어서 남녀간에 25.5%의 차이

가 나며 여성들의 비경제 활동 요인에는 돌봄에 대한 책임이 주요한 이유

로 설명된다(Eurostat, 2010; European Union, 2014에서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결국 돌봄 부담에 있어서 분명한 남녀간의 젠더차이가 존재하고 이

는 남녀 간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와 접근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불러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유럽연합은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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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젠더화된 노동시장 참여를 줄일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제, 뒤에서 

설명하게 될 덴마크의 경우 유럽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여성경제활동율

(73%)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한 근무시간

제와 국가 중심의 아동 보육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기회가 많기 때문인 것

으로 설명된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의 논의이다.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앞서 논의한 젠더화된 고용 형태는 이미 유럽 국가들에 연

간 3,700억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고 평가한 바 있다(European 

Commission, n.d.). 더불어 최근의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 인

구의 감소와 이로 인한 경제성장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적 관점에서의 필요성 역시 점차 강조되고 있다. 그 결과, 특히 어린 아동

을 부양하고 있거나 수발이 필요한 요보호 가족 구성원을 가정 내에서 수

발하고 있는 잠재적인 노동인구를 적극적인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요구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유럽의 대다수 기업

들이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

움을 토로한 바 있고, 일과 가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정책

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정책 제언이 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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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European Union, 2018a; Eurofound, 2017).  

한편 일하는 각 개인과 가족에 대한 일생활 균형이 노동시장의 포용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킨다는 사회적 담론이 공유 되고 있다. 일가족 양

립의 증진은 단지 여성들의 커리어 개발을 저해하는 사회적 자원의 부족이

나 노동시장에서의 배제를 해결해 가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 안에서의 

부당한 대우와 기회를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포

함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가족 내에서 돌봄에 대한 남녀 간의 공평한 역

할 분담을 가져 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젠더 불평등으로 인한 임

금 차이, 장기적인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예방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

가족 양립의 증진이 왜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논의에 필요한가를 뒷받침 

하고 있다(European Parliament, 2018). 따라서 돌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

해 가는 것은 노동시장에 대한 남녀간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

론 국가와 기업 간의 파트너쉽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그리고 자녀가 있는 

부모와 없는 부모들에게 일·가족 양립에 대한 동일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주요 정책 과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아동 발달의 관점에서 돌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해 가는 것이 아동

의 건강한 신체적 발달은 물론 안정되고 정서적인 발달과정에 장기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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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회적 동의가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모들이 증가하면서 아동들이 보육시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감

에 따라 질좋은 아동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얼마나 중요한지가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접근 정책의 필요조건으로 논의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European Union, 2018c).  

본 절에서는 유럽 국가들의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구축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기반으로 크게 세 가지 부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유럽연합

(EU)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 기본계획 사례를 소개, 특히 이 부분에서는 

현재 유럽 회원 국가들 안에서의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을 구축하는 데 있

어 국가 간 상이한 차이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 

프로포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유럽의 국가들에서 돌봄 중심의 사회구

축에 대한 논의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럽 전 국가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국가 간 정책의 적용 범

위에 수준에 있어서 상이한 차이가 있음을 먼저 말해 두고자 한다. 둘째, 

돌봄 중심의 표준 국가 모델이 되고 있는 스웨덴과 덴마크 등 북부 유럽 

국가의 돌봄 중심 사회정책 방향과 주요 담론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장의 마지막에서는 한국 사회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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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함의와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제언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가. 유럽연합(EU)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 기본 계획 사례:‘New Start 

Initiatives’  

유럽연합은 사회정책 추진을 위한 지침서나 정책프로포절을 발간하고 있

는데, 이러한 문서들 중 본 연구와 관련된 계획들은 ‘일하는 부모들과 돌봄

자들을 위한 일가정 양립(Work life balance for working parents and 

carers)’이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a; 

2017b). 본 절에서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발간하는 지침과 발의문 및 관

련 보고서를 참고하여 최근 유럽연합의 관련 정책동향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이 최근에 발표한 보고서(European Union, 2018c)에 따르면 상

당수의 북유럽 국가들, 가령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3세 미만 아동과 3

세 이상 아동의 공보육 이용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반면, 상당수의 동부유

럽국가들의 경우 3세 미만의 아동은 물론 3세 이상 아동들의 공보육 이용

률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보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아버

지들의 육아휴직(paternity leave)에 대한 참여 비율을 보면 휴가 일수와 

보상 급여에 있어서 국가 간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Europ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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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18b). 전반적으로 17개의 회원 국가들이 자녀의 출산을 기점으로 

하는 2주의 아버지 휴가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13개 국가만이 ‘어느 정도 

괜찮은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남성들 대부분 아

이가 태어난 이후 바로 하루 이틀 정도의 아버지 휴가를 얻는 것은 사실이

지만 이를 더 연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Van Belle, 2016). 실제 아

버지들의 육아휴직이 아동의 초기 발달에 있어서 부부간의 육아 분담에 중

요한 역할을 함에도 실상 90%의 아버지들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org, 2018).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독일 연방 정부가 조사한 ‘일가족 양립 조화를 위

한 유럽 기업들에 대한 조사 연구’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폴란드의 5,000여개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돌봄 중

심의 사회정책이 기업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를 조사

한 바 있다. 더불어, 그러한 정책을 제공하는 동기, 혹은 일가족 양립 정책

을 저해하는 가장 어려운 방해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가운데 눈여겨 볼 부분은 폴란드를 제외한 나머지 5개 국가의 기업들은 일

가족 양립 정책을 반드시 입안해야 하는 것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법적 

강제성 정도가 약하고, 일가족 양립을 기업들이 이뤄가는데 있어서 정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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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2010).  

이런 점에서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의 방향

은 국가 간 상이한 차이를 일정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기본적

인 목표로 하고 있다. 가령 2017년 브뤼셀에서 발표된 유럽연합집행위원

회의 ‘일하는 부모들과 돌봄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발의문(An 

initiative to support work-life balance for working parents and carers)’을 

보면, 이는 그간 유럽연합이 법적인 지원체계들을 통해 유럽 회원 국가들

의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증진해 왔던 정책 논의들과 긴

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럽연합 안에서

의 관련 법적인 절차들을 좀 더 정교화시킴으로써, 현재의 법적인 장치들

을 유지함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

는 것을 법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목표는 해당 발의문에 

잘 드러나는데 무엇보다도 사회 구성원의 모든 개인과 가족들의 자유가 존

중되어야 할 것과 모성휴가 지침에 대한 각 국가 간 적용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가족 내 제 2부양자가 일을 할 경우 얻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물론, 충분하고 적절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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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외 장치들을 통한 사회적 지원체계에 대해서

도 강조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기존의 유럽 노동

시장에서의 성평등과 일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정책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

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더 나은 일가족 양립을 권고하고 있다. 다

음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틀이

다(European Commission, 2017a). 

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증가시키고 젠더에 따른 임금 격차와 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격차를 줄일 것. 

② 현재 법률상에서 그리고 정책틀 안에서 남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참여를 늘릴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과 가족을 양립 할 수 있도록 기회와 선택

을 제공 할 것.  

③ 최근의 인구 사회학적 변화들을 포함한 유럽연합 회원 국가들의 가족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 할 것. 

④ 케어 서비스 시설에서의 노동력 부족 부분을 강조하고 가족 내 돌봄과 부양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제 2부양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불이익을 줄여 줄 것.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의 틀은 최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가려져 있는 것을 강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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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양한 사회정책 기본계획들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2015년에 

제시된 ‘New Start Initiatives’에 그 기본 원칙과 정책적 목표가 잘 나타나 

있다.  

이 법안은 남성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동일한 기회와 동등한 

대우를 기본 정책 목표로 하고 있다. <표 Ⅱ-5>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

이 일하는 부모들과 돌보는 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공

평하게 갖고 직업 개발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

다. 더불어 이는 장기적으로 임금과 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 또한 

여성의 빈곤화를 줄이는데 그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버지들

의 돌봄노동에 대한 참여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의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일가족 양립도 정책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European 

Commission, 2017b).  

더불어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정책 목표가 단지 일하고 돌보는 

부모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해당 기업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앞서 짧게 언급한 대로 

여성들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임으로 인해 해소되는 노동력 부

족의 문제와 양질의 노동인력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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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의 정책 효과를 재차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내 용 

유럽 시민 

- 일하는 부모들과 돌봄자들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조건과 특히 여성들의 고용

률과 소득 그리고 더 나은 직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 

- 임금과 연금수급에 있어서의 젠더 차이뿐만 아니라 여성의 빈곤문제를 줄이고자 

함 

- 아버지들의 경우 가족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 제공 

- 돌봄노동자들의 경우(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경우) 그들의 일로부터 휴

가를 얻을 수 있게 함 

 

비즈니스 

섹터 

-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재능 있는 인력풀 확보 

- 기술 부족의 문제 해결 

- 고용주들은 기존의 노동자들을 보유할 수 있을 것임(일가족 양립이 가능한 ‘매력

적인’ 사업체로서의 인식) 

- 노동자들의 결근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결국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 

회원 

국가들 

- 공공 재원의 실업을 줄이고 세제를 늘림으로써 전반적인 공공재원 향상 

경제 
- 노동공급을 늘림으로써 경쟁력 향상 

- 인구학적 변화는 전체 노동시장 인구를 늘림으로써 문제 해결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a).  

 

한편 이러한 유럽연합 조약은 해당 사회정책 내에서 보조법(secondary 

legislation)을 포함하고 있는데, 첫째,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성과 여

성간의 동등한 대우, 둘째, 고용과 직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간의 동등한 

대우(동일 임금, 사회보장 제도에 있어서의 동등한 처우, 고용과 직업 훈련, 

승진, 근로 조건 등에 대한 동일한 처우), 셋째,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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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특히 최근 출산을 한 여성이나 수유 중인 여성들에 대해), 넷째, 파트타

임 근로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파트타임을 고려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것, 다섯째, 부부간 양도할 수 있는 휴가가 아

닌 개인 단위 수준에서 부모 휴가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할 것, 여섯째, 출

산을 기점으로 적어도 4개월은 휴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며 그로 인한 어

떠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아래 표는 New 

Start Initiatives를 통해 현재 유럽연합법과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이 

가져 올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구 분 현재 유럽연합 법 정책 프로포절의 영향 

배우자 

출산 휴가  

(Paternity 

leave) 

· 남성의 출산 휴가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기준 없음 

모든 일하는 아빠들은 적어도 파트너

의 출산일을 기점으로 10일의 고용

일수를 출산휴가로 신청할 수 있

음 

부모 휴가 

(Parental 

leave) 

· 모와 부 중 적어도 한 명은 4개월을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1개월은 부부

간에 양도할 수 없음 

적어도 4개월은 부부간에 양도할 수 없

음 

· 자녀가 8세가 될 때까지 부모 휴가를 가질 수 있

음 

부모는 아동이 12세가 될 때까지 부

모 휴가 신청 할 수 있음 

· 수당과 급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규정 없

음 

부모 휴가를 하는 경우, 적어도 병가

에 해당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임 

돌봄 휴가 

(Carers’Leave) 

· 돌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법령 기준은 

없음 

모든 노동자들은 중병을 앓고 있는 가족 

구성원이나 부양 친척이 있는 경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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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간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 

에 5일의 돌봄 휴가를 가질 권리가 

있음.  

·  휴가 기간이나 보상에 대한 기준 없

음 

돌봄 휴가를 갖는 경우 병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 

유연근무제  

(Flexible  

working 

arrangements

)  

·  부모 휴가에서 돌아온 후 근무 시간을 줄이거

나 근무 시간 유연을 요청 할 수 있음 

· 모든 근로자들의 경우 파트타임으로 전환

할 수 있는 권리 있음  

12세 아동이 있는 일하는 부모와 수

발해야 할 가족구성원이 있는 돌봄자들

은 다음의 근무 유연제를 신청 할 수 있

음 

- 근무시간 단축 

- 근무시간 유연제 

- 근무공간의 유연성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7b)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이 제출되기까지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이미 

2008년도에 ‘모성휴가(Maternity Leave Directive)’를 제안한 바 있다. 이는 

여성들, 특히 임신 중이거나 부양 아동이 있는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배

제되거나 가려져 있는 현황 등에 집중하여 출산을 한 여성 근로자들에게 

수유 등 안전한 일터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그 법안 진행이 무

산되자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좀 더 광범위한 차원에서의 일

가족 양립을 이루기 위한 법안들을 내세웠다. 2015년 5월 20일 유럽 의회

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그 새로운 법안을 철회시키지 않도록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회원 국가들의 해당 정부 관료들에게 동의할 것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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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였다(European Parliament, 2018).  

이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상당한 과정의 컨설테이션 과정이 이루어졌으

며,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정책영향 평가들 역시 상당히 이루어진 바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해당 관련 기구들(European 

social partners)과 두 단계에 걸친 컨설테이션 과정을 거쳤다. 또한 여론들

과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다. 2015년 12월 

유럽 의회는 일가족 양립을 위한 토론을 열었고 유럽 의회(European 

Parliament)는 2016년 ‘일가족 친화적인 노동시장 만들어 가기 Creating 

Labour Market Conditions Favourable to Work-Life Balance’(European 

Parliament, 2016)라는 보고서로 출간한 바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a; European Parliament, 2016).  

한편 이러한 사회정책 기본계획은 2017년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연합의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집행

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공동으로 선언한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i’ 결의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본 원칙들과도 아주 긴밀히 연

결되어 있다(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2018). 본 결의안

은 유럽연합 회원국가들의 ‘시민들을 위한 새롭고 더 효과적인 권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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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vering new and more effective rights for citizens)’을 목표로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요 세 가지 원칙(‘노동시장에 대한 동일한 기회와 

접근’, ‘공평한 근로 조건’, 그리고 ‘사회적 보호와 포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20개의 세부 원칙들로 나누어진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돌봄 중심의 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Pillar 2, 3, 4, 5, 9, 11), 특히 Pillar 9와 11은 직접적으로 일가족 

양립과 아동보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New 

Start Initiatives’는 ‘성평등’, ‘동등한 기회’, ‘고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 ‘안

전하고 적응 가능한 고용 관계’, ‘일가족 양립’, ‘공보육과 아동지원’ 그리고 

‘장기요양보호’에 중점을 두는 정책 입안과 아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즉 

개인 단위에서의 돌봄에 대한 선택과 권리와 함께, 유급 노동시장에서의 

지속적인 경력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돌봄노동과 유

급노동의 양립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분류 세부내용 

노동시장에 

대한  

동일한 

기회와 

1. 생애 주기적인 교육과 훈련(Education, training and life-long learning) 

2. 성평등(Gender equality) 

3. 동일한 기회(Equal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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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4. 고용에 대한 적극적 지원(Active support to employment) 

공평한  

근로 조건  

5. 안전하고 적응 가능한 고용 관계(Secure and adaptable employment)  

6. 임금(Wages) 

7. 해고에 대한 고용 조건과 보호에 대한 정보(Information about employment 

conditions and protection in case of dismissals) 

8. 사회적 담론과 근로자들의 참여(Social dialogue and involvement of 

workers) 

9. 일가족 양립(Work-life balance) 

10.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 환경, 데이터 보호(Healthy, safe and well-adapted 

work environment and data protection)  

사회적  

보호와  

포용 

11. 아동 보육과 아동에 대한 지원(Childcare and support to children) 

12.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  

13. 실업 급여(Unemployment benefits) 

14. 최저 소득(Minimum income) 

15. 노령 소득과 연금(Old age income and pensions) 

16. 의료 보호(Health care) 

17.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포용(Inclus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18. 장기 보호(Long-term care) 

19. 노숙자들에 대한 주거와 지원(Housing and assistance for the homeless) 

20.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근(Access to essential services)  

자료: European Commission(2018).  

 

한편 추측하건대, 오늘날 유럽연합이 제시하고 있는 돌봄 중심의 사회정

책 기본계획이 제안되기까지 회원 국가들 간 그리고 관련 이해 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 과정이 끊임없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특히 

관련 비지니스 영역의 사회적 파트너들과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이해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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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논의 과정 또한 간과될 수 없음을 보여 주고 있

다. 즉 단지 성평등 관점에서의 논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관

점에서 왜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이 필요한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

제적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포괄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은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개혁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을 형성하

고 돌봄 중심의 정책틀을 소개는 하였지만, 이것들을 해당 회원 국가들 안

에서 동일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고 적용시키는 데에는 여러 사회경제적 

구조와 정치 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법적인 지침들이 해당 회원 국가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법적

인 구속력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럼에도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전제는 한국의 저출

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데에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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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북구 국가 등 주요 국가의 돌봄 중심적 사회정책에 대한 접근 

1) 스웨덴: 성평등 구현을 위한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 접근   

스웨덴의 돌봄 중심 사회정책 접근은 성평등에 대한 논의를 근간으로 하

고 있다(Carlson, 2013). 페미니스트 정부라 자칭하고 있는 스웨덴 정부는 

성평등 관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단위의 모든 정책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심부에 놓고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웨덴에서 성주류화 관점이 예

산 집행을 포함한 모든 정책 결정 과정에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그들 각각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권력을 가져야 한

다는 국가 정책 기조에 기반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평등에 대한 구현은 오

늘날 ‘더 나은 복지국가’로의 가장 큰 정책적 접근이자 해결점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성평등 대한 구현은 ‘돌봄 국가’로서의 국가 정책 과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스웨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ii에 따르면 성평등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의 목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회와 개인의 삶을 구성

하는데 있어서 동등한 힘을 균형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위해 스웨덴 

정부의 성평등부(Swedish Gender Equality Agency)는 다음의 여섯 가지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성평등이다. 이는 사회를 구성하

는데 있어서 그 권력과 영향력이 발휘되는데 있어서 남성과 여성 모두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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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시민으로 의사 결정에 대해 동일한 권리와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경제적 성평등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그들의 삶에 있어

서 경제적인 독립을 주는 유급 노동 참여에 대한 기회와 조건에 있어서 동

일한 기회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교육에 있어서의 성평등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 어린 아동들을 포함해, 그들의 교육 선택과 개인 발달에 대한 

동등한 기회와 조건들을 가져야 한다. 넷째, 무급 노동과 아동 케어에 대한 

성평등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 모두 가사 노동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가져

야 하고 동등한 조건에서 케어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

째, 여성과 남성 모두 어린 아동들을 포함해, 그들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접근성을 가져야 한다(건강에 대한 성평등). 여섯째, 여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성적 위협과 폭력이 근절 되어야 한다. 

 

스웨덴 성평등부의 성평등을 위한 정책 목표 

① 정치적 성평등  

② 경제적 성평등  

③ 교육의 성평등 

④ 무급 노동에 대한 동등한 분배  

⑤ 건강에 대한 성평등  

⑥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자료: 스웨덴 정부의 공식 홈페이지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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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s/(검색일: 2018.12.05.) 

 

특히, 스웨덴 성평등부가 제시하고 있는 하위 정책 목표 네 번째를 들여

다보면 여성과 남성은 가사 노동에 대한 동일한 책임을 가져야 하고 동등

한 조건에서 케어를 받고 제공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는 단지 남성과 여성간의 무급 노동에 대한 분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무급 노동에 대한 분배를 의미한다. 이는 또

한 가사 노동, 자녀에 대한 케어, 노부모에 대한 돌봄 혹은 부양가족 구성

원들에 대한 돌봄노동 등 모두를 포함한 의미이다. 한편 이러한 정책 목표

는 아동과 노인을 포함해 모두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 건강할 

수 있는 다섯 번째 정책 목표와도 연결된다.  

여기에서 잠시 스웨덴 성평등부 기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면 2018년 1

월에 설립된 기구로서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설립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정책 전반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성

평등 요인이 약하다는 것을 받아 들여 2017년 예산안을 통해 성평등부를 

설립하도록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기구는 정부 기관, 지자체, 지역 의

회, 시민 사회 단체, 기업체 등과 긴밀하게 협동하고 있다. 그 주요 업무는 

https://www.government.se/government-policy/gender-equality/goals-and-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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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과 관련된 위에 제시된 6개 영역에 대한 정책 평가와 각 관련 기구

와 정책들을 지원하고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의 돌봄노동에 대한 사회정책 접근은 돌봄노동이 개별적인 정책으

로 접근하기보다 성평등이라는 거시적인 정책 담론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

든 정책 전반에 걸쳐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스웨덴의 성평

등 중심의 정책 접근은 돌봄노동이 왜 남녀 간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

는지, 더불어 이를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

는지가 성평등 관계에서 논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덴마크: 사회 전체가 돌보는 사회   

최근 OECD가 발간한 ‘Better Life Report’에 따르면 덴마크는 돌봄 중심

의 사회를 구축해 가는 데 있어서 사회 전체가 돌보는 사회로 일가족 양립

을 이루는 최고의 국가로 손꼽힌 바 있다(OECD, 2017a). OECD 전체 고용

자의 13%가 장기간의 근로를 하는 반면 덴마크의 경우 단지 2%의 고용자

만이 장기간의 근로를 하고 있다. 또한,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하루 중 2/3

의 시간(대략 16시간)은 먹고, 잠자는데, 그리고 레져 활동을 하는데 사용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 가족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족에 우선순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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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반면, 일을 할 때에는 근무 시간의 유연성을 최대한 즐기고, 근로자들 

스스로 언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지를 결정 할 수 있다. 점심 시간

에는 모든 동료들이 다 함께 점심을 즐기고 교제 할 수 있도록 시간이 정

해져 있다. 더불어 모든 근로자들은 최소한 5주간의 유급 휴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덴마크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32.4 시간으로 

OECD국가들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 36.6시간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

은 것을 알 수 있다 (OECD 2017b). 근로시간 대비 1인당 GDP를 통해 장

기간의 근로시간이 생산성 향상에 과연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의 최근 

OECD 연구결과를 보면 장기간의 근로는 오히려 생산성을 감소시키고 실

제 덴마크의 경우 노동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보다 생산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2018). 이러한 덴마크의 

단기간의 근로시간은 삶의 행복도와도 연결되는데 덴마크는 2013년 ‘행복

한 나라(World Happiness Report)’에서 1위를 차지한 반면 2015년도 같은 

조사에서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보면 72%의 덴마크 여성들이 유급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평균 여성 유급노동시장 참

여율이 59%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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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59%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이다. 이것이 가능 할 수 있는 이

유는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근로 시간과 근무 유연, 국가 중심의 아동보육

에 따른 일가족 양립의 기회가 많이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에서 

부모 휴가는 법적으로 52주의 유급 모/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출산 

4주 그리고 출산 후 14주가 모에게 배당되고, 2주는 출산 이후의 첫 14주 

이내에 아버지에게 그 휴가가 배당되며 32주의 유급 휴가를 부모 간에 자

유롭게 분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무급 32주의 부모 휴가를 부가적

으로 이용할 수 있다.  

 2014년 덴마크 정부는 ‘The Perspective and Action Plan’을 통해 아버

지들의 부모 휴가 참여를 높이는데 정책적 목표를 두었다(Ministry for 

Gender Equality, 2014; European Parliament, 2015 재인용). 1997년 사회 

민주당(Social Democrat) 정부는 부에게 배당되는 2주의 부모 휴가를 부가

적으로 도입하였지만, 그 당시 자유 보수당(Liberal-Conservative)에 의해 

무산되었다. 2011년 정부는 정부 시책(Government Platform)을 통해 아버

지들에게 3개월간의 부모휴가를 배당 할 것을 권장하고, 2012년 해당 위원

회(The Leave Commission) 발족을 통해 정책 실현성을 더욱 강조한 바 

있다. 해당 위원회는 부모 휴가 기간을 특별히 아버지들에게 배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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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과제들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이를 위해 노조 

대표, 고용자 대표, 관련 정부 관계자들, 비정부 관련 기구 대표들을 불러 

효과적인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이에, 2013년 부모 휴

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관련 규율, 규제 등을 보고한 바 있고, 얼마

나 많은 부모들이 이를 이용하는지에 대한 자료와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한 

보고를 한 바 있다. 한편 해당 위원회는 해당 국가 연구 기관(The Danish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에게 ‘아버지 휴가(Earmarked leave 

for fathers)’와 관련하여 노르딕 국가들에 관한 제도 시책의 현황과 주요 

과제들을 연구하게 한 바 있다. 연구결과, 아버지들의 부모 휴가율이 증가

한 반면, 어머니들의 경우 유연한 부분의 휴가를 이용하였고 선택에 따라 

그들의 파트너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제 휴

가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유연성과 경제적 보상은 그 휴가 기간의 공평

한 분배 가능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덴마크 남성들의 2/3이 가능하다면 12주의 휴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휴가 기간 동안의 전체

임금을 받는 것과 직장 상사와 동료들로부터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1년 Government Platform은 자영업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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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모성의 동등화(Maternity equalization)를 제시하고 2013년에 이를 적용

하였다. 이는 기존의 자영업 민간 영역의 근로자들이 모성 휴가를 갖는 동

안 그들의 소득을 보상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공보육에 대한 정부 정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첫째, 정부는 부모들의 아동보육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모들의 

일가족 양립을 개선시킬 수 있는 틀을 향상 시킬 것, 둘째, 정부는 어린 아

동들의 학습, 발달, 그리고 그들의 복지가 향상 될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

성하는 데 초점을 둘 것, 셋째, 전문성과 리더쉽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할 것 등이다. 

덴마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돌봄이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들어 와 있고, 이는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통해 재

분배되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오랫동안 사회에 길들여져 있음을 알 수 있

다. 누군가에 의해서 돌봄노동이 맡겨지는 구조가 아니라, 가족이 그 돌봄

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돕고 이를 통해 돌봄이 노동시장으로의 참여

를 저해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삶의 행복에 중

요한 가치 수단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정책이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Rostgaard,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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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사회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주는 함의 및 개선 방

향  

서구 유럽 사회와 다르지 않게 한국 사회정책 발달 논의에서 돌봄 중심

의 사회를 구축해 가기 위한 정책적 담론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 오랫동

안 논의되어 왔다. 따라서 보육의 공공성, 일가족 양립 등 각 개별 정책 단

위에서의 돌봄노동의 사회화 논의와 더불어, 오늘날 돌봄 중심의 사회 구

축을 위한 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한국 사회정책 논의의 상당한 발전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학적 구조 변화

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위기, 그리고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를 늘리기 

위한 사회적 욕구는 돌봄이 더 이상 사적 영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인 

영역으로서의 국가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고 있다. 더불어 이

러한 사회적 논의의 합의는 이미 서구 유럽 국가들과 다르지 않게 한국 역

시 ‘돌봄 노동의 사회화’, ‘돌보는 국가’, ‘돌봄의 정치’ 등 국가의 돌봄자로

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책적 수사들과 함께 이미 2000년대를 전후로 힘

차게 논의 발전되어 왔다 (백선희 2009, 2011; 변화순 2000; 김종해 2003, 

2004, 2006, 2008; 마경희 2005; Peng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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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한국 사회정책 논의에서 이러한 국가 영역의 책임, 즉 사회화

된 돌봄의 제공방식에 대한 논의가 강조되는 동안, 정작 개인 혹은 개별 

가족이 돌봄 역할과 유급노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사회 제반의 충분조건들

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물론, 돌봄의 사회화와 국가책

임의 강조는 매우 중요한 사회정책의 요소로서, 향후에도 사회화된 돌봄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꾸준히 경주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가족 내에서 

불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는 돌봄노동의 문제, 더 나아가 성별에 근거하여 

종일 일하거나 독박돌봄을 수행하거나를 선택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 즉 사회적 역할배분의 젠더 관계 문제는 정책담론에서 아

직까지 겉돌고 있다. 가령 국가 단위에서의 돌봄 책임이 확대되어 사회서

비스와 보육서비스의 확대 등 돌봄노동의 사회화를 위한 개별 정책 단위에

서의 정책 담론 진전은 있었을 수 있으나, 젠더 관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가 돌봄을 책임질 경우 이는 다시 저임금의 

주변부 노동으로 돌봄이 ‘떠맡겨 지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

서비스 질 향상 논의에 있어서 저임금 노동구조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

은 이러한 한국적 돌봄정책의 맥락적 한계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점에서 유럽연합의 사회정책 기본계획과 북구 유럽의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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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덴마크의 돌봄 중심에 대한 사회정책적 접근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책

적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돌봄에 대한 권리적 접근이다. 즉 돌볼 수 있는 권리이다. 지금껏 

돌봄은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로 접근되어 왔다. 가령 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혹은 가족 내 누군가에게 돌봄을 의지해야 하는 구조로 정책

적 논의가 이뤄져 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작 ‘돌봄에 대한 권리’는 

없는 것일까? 돌봄에 대한 권리를 저해하는 가장 큰 구조적 요인은 노동시

장에서의 장시간 근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유급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시간이 길다보니 가족 안에서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시간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정부는 최근 가까스로 주 52시간의 근로

시간 단축을 이뤄냈다. 놀라운 정책적 성과임에도 여전히 OECD 등 서구 

유럽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근로자들은 연간 최소 400시간 이상

의 더 긴 장시간의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OECD 2017b). 덴마

크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단시간의 근로는 오히려 생산적인 효율성

을 증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삶의 만족을 가져 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돌봄노동의 사회화에 대한 논의는 개별 정책 

단위, 가령 보육정책, 일가족 양립정책 등 서로 다른 정부 부처 단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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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논의의 합의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다 보니 정작 개선되어야 할 노동시

간에 대한 개선 문제는 돌봄노동의 사회화 논의에 벗어나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족 구성원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시간 단축이 요구되고 이를 통해 가족이 

돌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개인 단위에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주어 

질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돌봄에 대한 경제적 가치로서의 접근이다. 즉 돌봄노동에 대한 유

급 노동으로서의 동일한 가치 인정과 동일한 성별 분업을 위한 정책적 접

근이 요구된다.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 인정은 이미 여성학계 논의를 중심

으로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돌봄노동이 유급 노동으

로서의 가치와 동등 선상에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돌봄노동에 

대한 유급 노동으로서의 동일한 가치 인정 없이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

자고 하는 것은 결국 이론적 논의에 그치고 말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급 노동으로서의 돌봄노동 가치 인정은 단지 현금 급여로 돌봄노동을 보

상해야 한다는 논의와 별개 문제이다. 문제는 유급 노동 시장의 근로자들

이 출산과 육아로 인해 부모 휴가를 얻을 경우 어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

느냐와 직결된다. 정책 설계에 있어서 남녀 모든 근로자들이 출산과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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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동등한 수준의 임금이 보상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남녀에

게 동일한 성별 분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택이 아닌 의무로’ 부모 휴가

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결국 가

사 노동에 대한 성별 분업 또한 자연스럽게 가져 올 수 있는 제도적 효과 

역시 가져 올 수 있게 된다. 이중 부양자-이중 돌봄자(dual earner–dual 

carer)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야 하는 것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무급 노동에 대한 가치가 유급노동 선상에서 

동일한 가치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누군가는 유급 노동을 포기하고 무급 

노동을 해야만 하며 이는 결국 다시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 관계의 문제에

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셋째,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젠더 관점에서의 정책적 접근이다. 기

존의 일가족 양립 정책이 같은 여성들 안에서도 여전히 안정적인 고용관계

와 더 나은 소득층에 있는 여성들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했다면

(Mills & Präg, 2014; Bergman & Gardiner, 2007), 이제는 돌봄과 가족의 양

립 책임에 있어서 고용관계와 소득 수준을 넘어 개별적인 차원에서의 젠더 

중립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스웨덴과 덴마크의 경우 돌

봄 중심의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 담론의 논의는 사회 전체를 통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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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재분배되는 것은 물론 돌봄과 일(유급노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우선

시되거나 양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돌봄을 하나의 주변부 노동으로 

가져가는 것 혹은 돌봄을 위해 누군가는 ‘희생되고’ 노동시장에 대한 참여를 

‘포기해야’ 하는 사회적 구조와도 별개이다. 돌봄 중심의 사회정책이 모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정책적 제언, 돌봄에 대한 권리가 주어지고 

그에 대한 가치가 유급노동과의 동일한 선상에서 가치 인정이 이뤄져야 할 

것 등을 충분조건으로 충족되어야만 그 정책 효과와 젠더 관계를 넘어 개인

의 주관적 경험 단위에서의 돌봄과 일이 조화되는 정책적 효과를 가져 오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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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요약 

셋째,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계획 체계로서 해외사례를 검토하였

다. 참고할 만한 중요한 사례로서 유럽의회에 제출된 ‘New Start Initiatives’

(2018) 및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in 20 principles’(2017) 사례, 스웨덴, 

덴마크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남녀의 노동

시장 참여에 대한 기회평등과 동등한 대우를 표방하면서, 구체적인 휴가휴

직과 유연근무제를 제안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경제적 측면에

서도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회권의 보장 차

원에서 아동과 노인에 대한 돌봄과 지원은 노동시장에 대한 평등한 접근과 

공평한 근로조건과 분리되어 논의되지 않으며, 하나의 사회권 틀 내에서 

함께 논의되고 있다. 북구 국가들의 사례들은 돌봄과 관련된 사회정책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돌볼것인가의 문제, 성평등과 직결되어 

논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사회에서 돌봄이 누군가에게 맡겨져야 하

는 것의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다면, 이와 더불어 돌볼 수 있는 권리, 

일하면서 돌봄을 양립할 수 있는 권리의 차원에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넷째, 노동시간과 관련하여 주요 정책현황과 쟁점을 살펴보고, 맞벌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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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의 가

장 큰 변화는 2003년 주5일제 시행으로, 2018년 법 개정으로 인한 최대 

근로시간 52시간 법제화는 또 다른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

시간 단축은 유연근무제와도 연결되는데, 유연근무제는 시간의 유연화(시

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및 공간의 유연화(재택근무제, 원격

근무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근로자

에게는 주로 모성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사업주에게는 유연근로제 도입 시 

금액 지원을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무제도와 관련하여, 기업

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 기존 방식에 대한 혁신과 공감대 형성

이라는 과제가,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임금삭감과 인사관리의 불이익을 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과제가 양쪽에서 제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은 생

산성은 높이면서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근로자는 소득 감소 

없고 업무량은 늘어나지 않을 것을(또는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데, 이 조건

들은 동시에 충족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줄어든 노동시간이 돌봄시간

으로 이전될 수 있으려면 상당히 복잡한 쟁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의 시간 재배치와 관련하여 노동시간의 단축이 돌봄시간의 확

보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 전통적 성역할 규범으로 인한 노동/돌봄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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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인지는 젠더차원과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이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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